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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경기한파에 세상이 각박하다보니 사람들의 얼굴 인심
도 팍팍해졌나보다. 이제는 누구나 초상권이라는 말에 
더 이상 생소해하지 않는다. 회사에서 보조데스크를 하
는 나로서는 초상권이라는 이 세글자만 보면 가슴이 답
답해진다.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신문사 데스
크들도 마찬가지리라. 언제부터 신문사, 통신사 사진부 
데스크는 매일처럼 초상권이라는 지뢰를 밟지나 않을
까 가슴 졸이며 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. 특히
나 통신사에 근무하다 보니 사진이 캡션과 함께 올라가
면 바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올라가 초상권을 주
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(이
하 “위원회”)에 불려가는 일도 특히 잦다. 불과 며칠 전
에도 한 신참 기자에게 촬영한 사진에 자신의 옆얼굴이 
나왔다고 투덜거리는 전화가 왔는데, 이런 경우 초 긴장
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. 정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
기 때문이다. 일단 부장이 위원회를 다녀와야 할 수도 
있는데, 그럴 경우 부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진다. 그
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이 10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
으로 무마됐다.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진에는 아무도 알
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콩알만 하게 찍힌 그 사람의 옆얼
굴이 찍혀 있었다.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. 매일 업
무에 시달리는 언론사 데스크들은 복잡한 송사에 시달
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.

  2007년의 어느 겨울이었을 것이다. 추운 겨울 스케
치를 하려고 카메라를 메고 종로 길거리에서 추위에 종
종걸음치는 사람들을 찍고 있었다. 그리고 초상권이라
는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줄타기로부터 
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일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
사진을 보도해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구했다. 그러기를 
한시간이 지나고 동의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20여 
명이 넘어가는 등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. 그럼에도 
불구하고 취재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
런 스케치 사진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.

 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을 취재한 경우
에도 결국 초상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
조정신청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. 사진기자가 
위원회에 더 이상 불려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 위원회의 
조정에 응하는 것이다. 북한의 김정일 사망 시 청계천 
앞길에서 호외를 들고 서 있는 시민을 찍은 사진과 관련
해서 지난해 위원회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. 
연합뉴스의 최 모 사진기자는 얼굴을 머플러로 감고 있
는 시민이 호외를 읽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발행을 했
다. 그 기자는 “그 정도면 충분히 얼굴을 가렸다”고 생
각했다는 것이다. 하지만 해당 시민은 그 기자의 사진을 
가지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
결국 백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.

 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사
안인데 그 복잡하고 바쁜 시점에 어떻게 사람들이 호외
를 읽고 있는 장면을 동의를 얻어서 낼 수 있단 말인가? 
자꾸만 이렇게 초상권만을 보호하려 든다면 사진기자들
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축소될 수
밖에 없다.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얼굴이 
거의 보이지 않는 피사체가 신문을 들고 있거나 어떤 행
위를 하는 사진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상상해보
라. 주요한 사안에 나오는 사진은 거의 얼굴이 없는 사
진이 될 것이고 경제면에서 모델을 동원해 쓰는 사진이
나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 사진들만 
신문에서 보게 될 것이다.

  필자도 초상권 시비에 시달리기 원치 않아서 가능하
면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뒤통수만을 찍기 시작한 것
이 몇 년 된다는 점을 고백한다. 사진기자는 사진 속의 
얼굴이나 표정으로 독자에게 현장을 전달한다. 물론 억
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걸핏하면 한 건 잡
았다는 식의 초상권 피해 청구와 진짜 피해는 가려져야 
한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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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상권과 알권리는 
    조화를 이루어야


